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특별보고관, 강제적·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, 초법적·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,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도 특별보고관 및 진실·정의·배상·재발 방지 증진 특별보고관의 공동성명 


2025년 6월 25일

*****
유엔 전문가들, 6.25전쟁 75주년을 맞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강제실종 행위 중단 촉구



제네바/서울 (2025년 6월 25일) – 오늘 6.25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, 유엔 전문가들은 전쟁포로 및 강제실종을 당한 민간인 모두에게 정의 실현 조치를 취할 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촉구한다. 특히 본 공동성명에 함께 참여한 특별보고관 모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전쟁포로 및 민간인 납북자 전원의 생사와 행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, 이들이 자유롭게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, 가능한 조속히 본국으로 송환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. 전쟁포로 및 납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, 사망 정보와 사망에 이르게 된 상황을 가족에게 즉시 상세하게 제시해야 하며, 가능한 경우 유해를 송환해야 한다.  
전쟁포로 및 실향사민의 귀환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되어 6.25전쟁의 종식을 알린  정전협정에 명시되어 있다. 그러나 약 500명의 대한민국 전쟁포로가 여전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.[footnoteRef:1] 또한,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납치 및 강제실종은 계속되었다. 전후 최소 500여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요원에 의하여 대한민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납치되어 여전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실종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.[footnoteRef:2] 1970년대와 1980년대에도 다수의 일본 및 기타 국가 국적자들이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.[footnoteRef:3] [1: 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22/13에 의거하여 2013년 3월 21일 발족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조사위원회 (COI), A/HRC/25/CRP.1, (b) 1953년: 6.25전쟁 전쟁 포로 송환 거부.  ]  [2:  상동, (c) 1955년 -1992년: 대한민국 국민 대상 전후 납치 및 강제실종. ]  [3:  상동, (f) 1970년대 – 1980년대: 일본 국적자 납치, (g) 1970년대 후반: 타국 국적자 여성 납치 및 강제실종.] 

강제실종은 정전협정, 강행규범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한다. 2014년 유엔 조사위원회(COI)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이 국제 납치 피해자 및 송환이 거부된 다른 이들을 대상으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. 유엔 강제적·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발생한 미해결 강제실종 484건을 해당 실무그룹의 인도적 절차에 등록해 두었으며,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사안을 국제형사재판소(ICC)에 회부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. 유엔 전문가들은 특히 수용소에 수감된 전쟁 포로 및 민간인 납치 피해자 전원이 처한 상황에 특히 우려를 표하는데, 개인 상당수가 자유를 박탈당하고 강제 노동을 비롯한 개탄할만한 환경에 놓인 채, 우려스러운 인권 침해가 자행되는 정치범 수용소가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.[footnoteRef:4]   [4:  A/RES/73/180, 문단 2.] 

유엔 전문가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모든 강제실종으로 인해 실종 상태인 피해자들의 생사와 소재를 소명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. 실종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오랜기간 겪어 온 고통은 무력 분쟁이 초래하는 참혹한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준다. 이러한 고통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특히 군사적 적대상황이 지속되고 역내에 여전히 위협을 가하는 오늘날 평화의 필수 조건이다.  



끝.
더 많은 정보 및 언론 문의는 유엔 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 마도카 사지(Madoka Saji, madoka.saji@un.org; +82 10 4230 3523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